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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개요

1  계획의 체계

□ (법적 근거)「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함)」제11조*

   *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 (계획의 성격)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제시하는 대기오염 분야 최상위 전국 단위 행정계획

ㅇ 온실가스 분야는 다른 법률*에 따라 목표·대책 등이 마련되므로

관련 내용은 해당 행정계획 등에 기반하여 정합성 유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18년의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함

  ② 정부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③ 정부는 중장기 감축목표와 부문별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
  3.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6.∼7. < 생략 >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11. < 생략 >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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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주체) 환경부 장관

□ (계획기간) 2023∼2032년

   ※ 국내·외 탄소중립 이행, WHO 대기오염 권고기준 변경(‘21.9월) 등 대기환경 관련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제2차 계획기간(‘16∼‘25년) 종료 前 재수립

2  주요 내용

□ 대기오염물질(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포함) 배출 현황 및 전망

□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 설정 및 분야별·단계별 대책

□ 대기오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 및 개선 수준

□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감시·관찰

   *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한 물질(법 제2조제1의2호」

□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 목표 설정 및 분야별·단계별 대책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 섭취·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 관리가 필요한 
물질(법 제2조 제9호)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 협력, 발생 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 참 고 >

□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내용 중 ▴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 환경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분야별·단계별 대책,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 부분은「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및「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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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립 경과

일정 주요 내용 참여

’22.1∼4월
대기환경정책 발전방향 모색

전문가 포럼(5회)
한국대기환경학회

’22.5∼’22.11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 및 부문별 전문가 회의

(16회)

한국환경연구원,
학계·연구계

‘22.10∼11월 산업계 의견 수렴(3회)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등 산업계

‘22.10.26일 전문가 의견 수렴 한국대기환경학회

‘22.11.18∼12.5일 관계부처, 지자체 등 의견 수렴 관계부처, 지자체 등

‘22.12.9일 공청회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일반 국민 등

‘22.11.17∼12.13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검토 -

‘22.12.16일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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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2차 종합계획 추진실적

1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 대상 지역 : 전국

□ 관리 대상 대기오염물질

ㅇ 농도 관리 :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

ㅇ 배출량 관리 : PM-10, PM-2.5 NO2, VOCs

     ※ 배출량 감축은 지역별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대책 추진과 연계·관리

ㅇ 위해도 관리: HAPs

□ 목표 수준

ㅇ 미세먼지, 오존 환경기준 달성률 제고(측정소 기준)

- 미세먼지(연간) : '14년 61%(PM-10) → '25년 90%(PM-10, PM-2.5)

      ※ PM-2.5는 '15년부터 기준 적용으로 '14년 달성률 미산정

- 오존(1시간) : '14년 38% → '25년 70%

ㅇ HAPs : 기준연도('16년) 대비 위해도 50% 저감('25년)

□ 기대효과 : 오염물질별로 '25년 예상배출량 대비 30∼45%('12년

대비 27~35%) 감축

   ※ 오염원별 저감대책 등 사업효과의 계량화(추정) 가능 사업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감축량(비율, BAU 대비)을 기대효과로 제시

【 오염물질별 배출량 전망(~'25년) 】

구분
2012년

배출량(톤)

2025년
전망배출량(톤)

2025년
목표배출량(톤)

감축률(%)

BAU대비 '12년 대비
PM-10 251,533 260,699 182,134 30 28
PM-2.5 108,111 113,832 73,884 35 32
NOx 1,108,176 1,210,557 727,067 40 34
VOCs 991,515 1,170,493 641,233 4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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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주요 대책(6개 분야 30개 대책)

6대 분야 분야별 주요과제 (총 30개)


통합적

대기관리체계 구축
(“제도 기반 마련”)

1. 대기환경기준 실효성 제고

2. 기준 초과 고농도 지역 관리제도 혁신

3. 대기질 예보체계 고도화

4. 동북아 대기 분야 국제협약 기틀 마련

5.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6. 공간계획의 대기질 영향 저감


다각적

사업장 배출관리
(“사업장 대책”)

1. 사업장 배출관리(농도·총량) 선진화

2.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개편

3. 통합 인·허가제 도입 대응

4. VOCs 배출관리 효율성 제고

5. 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체계 강화


자동차 이용

全단계 저감 추진
(“이동오염원 대책”)

1. 제작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2. 운행차 질소산화물 관리체계 구축

3. 친환경차 보급 확대

4. 이륜차·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관리 본격화

5. 교통수요 관리 강화


생활오염

관리사각지대 해소
(“생활오염 대책”)

1. 소규모 상업시설 저감 대책 추진

2. 생활 속 VOCs 배출 관리

3. 생물성 연소 오염물질 배출 저감

4.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5. 악취관리 대책추진


HAPs로부터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HAPs 관리”)

1. HAPs 관리 대상 오염물질 확대

2. HAPs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HAPs 인벤토리·모델링 기반 조성

4. HAPs 배출관리 선진화


과학적

추진기반 강화
(“과학기반 관리”)

1. 대기오염 측정망 기능 제고

2. 대기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

3. 환경위성 활용 입체적 대기 분석·예측

4. 국가 대기오염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5. 대기환경 개선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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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질 개선목표 달성 상황

◈ 농도 관리 대상 오염물질 중 PM-10은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으나, 

PM-2.5는 환경기준 상향(’18년), 오존은 농도 상승 추세로 목표 미달

□ (PM-10) 전국 연평균 농도 개선(’15년 48 → ’21년 36㎍/㎥) 등으로

인해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 조기 달성(’18년)

   * ’25년까지 전국 측정소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 90%

【 PM-10 연간 기준 달성률 (단위 : %) 】

대상 물질 (환경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PM-10 (연평균 50㎍/㎥) 65.6 71.6 79.9 95.9 94.5 100.0 98.5

□ (PM-2.5) 전국 연평균 농도는 개선(’15년 26 → ’21년 18㎍/㎥)됐으나,

제2차 종합계획 수립 후 연평균 환경기준이 강화(당초 25 → ’18년

15㎍/㎥로 변경)되어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에 미달

   * ’25년까지 전국 측정소 연평균 환경기준 달성률 90%

【 PM-2.5 연간 기준 달성률 (단위 : %) 】

대상 물질 (환경기준) 2015∼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PM-2.5 (연평균 15㎍/㎥) 0 1.9 16.8 24.3

  ※ 다만,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시 연평균 환경기준(25㎍/㎥)에 따른 달성률은 ’15년 65.0% 

→ ’20년 99.0% → ’21년 98.1%로서, 동 기준에 따르면 ’20년에 목표 조기 달성

□ (O3) 전국 연평균 농도 증가(’15년 27 → ‘21년 32ppb) 등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에 미달

   * ’25년까지 전국 측정소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 70%

【 O3 1시간 기준 달성률 (단위 : %) 】

대상 물질 (환경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3 (1시간 0.1ppm) 50.8 26.8 24.5 22.9 12.0 41.1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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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실적 및 시사점

 제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대기환경기준) PM-2.5 기준 강화*(18년上) 및 5년 단위 환경
기준 적정성 평가 근거 마련**(‘19.7월)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 (일평균) 50 → 35㎍/㎥, (연평균) 25 → 15㎍/㎥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3 신설

ㅇ (고농도 지역 관리) 수도권 → 4대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으로 종합적 대기관리체계 확대 적용*(’20.4월)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권역법”이라 함)」 제정·시행

ㅇ (예보 고도화) PM-2.5 예보 기간 확대(당초 1일 前 → ’17.11월 2일 前)
및 권역 세분화(당초 10개 → ’16.5월 19개 권역), 모델·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보 정확도 향상(’19∼‘21년 평균 79% 수준)

    ※ ’18년 PM-2.5 예보 기준 강화 : (나쁨) 51→36㎍/㎥, (매우 나쁨) 101→76㎍/㎥
경보 기준 강화 : (주의보) 90→75㎍/㎥, (경보) 180→150㎍/㎥

ㅇ (동북아 협력)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16년∼) 및 청천계획 합의
(‘19.2월)에 따른 정보·기술 교류 등 실시,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 발간(‘19.11월) 등 협력 계속

     * Joint research project for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19년∼),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18.6월) 등으로 협력 확대

ㅇ (기후·대기 통합관리) 기후·대기 통합으로 배출·대기질·건강·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2개 모델* 구축·운영(‘16년∼)

     * 기후·대기 통합 모형(GAINS-Korea), 기후·대기 통합관리 의사결정시스템(GUIDE)

ㅇ (공간계획의 대기질 영향 저감)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계속)

□ 시사점

ㅇ ‘50년 탄소중립 이행, WHO 대기환경 권고기준 변경(‘21.9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환경기준 변경 여부 검토 및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체계 발전 필요

ㅇ 동북아 대기질 공동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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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대책

□ 주요 성과

ㅇ (배출기준 등) 대기오염물질 23종의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30%
강화(‘20.1월)*하고, 수도권 → 4대 권역별「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수립을 통해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 적용(‘20.4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제8호 개정·시행

ㅇ (배출부과금) 체계 개편*(‘18.12월) 및 NOx 부과금 신설**(‘20.1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별표 제4호 개정을 통해 부과계수 
누진할증 및 부과구간 간소화(16 → 8단계)

    ** 시행령 제23조 개정 및 부칙 제2조 신설을 통한 부과금 단가 단계적 상향 적용

ㅇ (통합 인·허가 대응) 제도 시행(‘17.1월)과 연계하여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개정(’20.7월), 방지시설 설치 면제 세부
기준 마련(’21.11월) 등 실시

ㅇ (VOCs) 도료 및 주유소 유증기 등 사업장 VOCs 관련 점검·
관리 기준 강화*(수시)

     * 주유소 유증기 점검 기준 개정(’17.1월, ’22.1월), VOCs 함유 관리대상 도료 확대(’20.1월) 등

ㅇ (저감 유도) LPG 低NOx버너 지원기준 강화(‘20년, 50 → 40ppm)로
제작업체의 고효율 기술개발 유도, 환경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구축·운영*(‘20.8월∼)

     * 환경 분야 측정대행업자의 시료채취, 측정결과 등 정보 입력 의무화(‘22.8월∼)

□ 부진 사항

ㅇ 당초 계획 대비 업종별·연차별 VOCs 시설관리 강화 미흡

□ 시사점

ㅇ 인벤토리 고도화 등을 통한 체계적 사업장 관리 필요

ㅇ 배출허용총량제 등을 통한 사업장의 실질적 감축 유도 필요

ㅇ O3 대책 등과 연계한 사업장 NOx, VOCs 관리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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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오염원 대책

□ 주요 성과

ㅇ (제작차) 實주행 기준에 따른 대형 경유차 인증 실시(‘16.1월) 및
소형 경유차 實주행 배출허용기준 신설·강화(‘17.9월 0.168g/㎞
⟶ ’20.1월 0.114g/㎞)*

     * 시행규칙 별표 제17호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ㅇ (운행차) 차량 약 130만 대에 DPF 및 PM·NOx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지원(‘16∼‘21년, 총 14,247억 원)하고, 수도권
등록 경유차의 NOx 종합검사 추가 시행(‘21.1월∼)

ㅇ (무공해차) 보조급 체계 개편, 차종 다양화, 상용차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무공해차 42.3만 대(‘22.11월, 전기 39.4만, 수소 2.9만) 보급

     ※ 이와 병행하여 ‘22.11월까지 전기차 충전기 19.2만기, 수소차 충전소 209기 설치

     ※ 하이브리드차는 범용화 등에 따라 일반은 ‘18년, 플러그인은 ‘20년까지만 지원

ㅇ (이륜차 등)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18.3월 시행규칙 제78조의2 등
개정, 대형 + 중·소형), ‘22.11월까지 전기이륜차 누적 6.1만 대 보급

ㅇ (비도로) 농업·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15년 Tier4
→ Stage5 건설 ‘20.12월, 농업 ‘21.7월), 건설기계 2.4만 대 저공해화
지원(‘16∼‘21년, DPF 부착 및 엔진교체 등 1,979억 원)

ㅇ (선박) NOx 및 연료유 SOx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5개
항만 저속운행 프로그램 실시(‘19.12월∼)**, 항만 육상전원공급
시설 확충(‘21년말 기준 21개 선석) 등 추진

      *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 등에 관한 규칙」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 개정
     ** 「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 부진 사항

ㅇ 운행 경유차 NOx 종합검사가 수도권에만 한정 시행

ㅇ 비도로오염원 저공해화는 일부 농업·건설기계 등에만 한정

□ 시사점

ㅇ 노후차의 운행을 연장하는 DPF 부착보다 조기폐차 유도 필요

ㅇ 상용 무공해차 보급 지원 및 비도로오염원 관리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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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오염 대책

□ 주요 성과

ㅇ (생활 주변 오염원) 세탁시설 VOCs 등 인증기준 마련 연구
(‘21~‘22년, 2회), 대기관리권역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20∼

‘21년 영세주유소 802개) 및 형식인증 설비 사용 의무화(’22.4월)

ㅇ (가정용 低NOx 보일러) 일반 →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비용
차액* 지원(’17∼’18년 수도권 → ’19년∼ 전국, ’21년 누적 72만대)

     * (일반) ’17∼’21년 20만원 → ’22년 10만원, (저소득층) ’19년 50만원 → ’20년 60만원

ㅇ (VOCs 함량) 旣 관리 대상 도료의 VOCs 함유기준 강화(최대

67%) 및 관리 대상 도료 확대(61 → 118종, ’20.1월 시행규칙 별표
제13호 개정)

ㅇ (생물성 연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22.1월 기준 9,145개소),
시·도지사의 미인증 화목보일러 판매금지 명령 근거 신설
(’20.4월, 권역법 제34조 개정) 등 추진

ㅇ (비산먼지) 관리 대상에 농지조성·농지정리 및 공동주택 도장
공사 추가(’19.7월),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10∼’21년 총 8대)

및 도로청소차(’19∼’21년 622대) 확충

ㅇ (악취) 음식점 냄새관리 가이드북 마련(’16.7월) 및 개정(’17.11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지자체 수용 의무화(’17.6월) 등 실시

□ 부진 사항

ㅇ 도료 外 VOCs 함유 생활소비재 관리 미흡

ㅇ 세탁소·음식점 등 대기오염 방지 지원책 부족

□ 시사점

ㅇ 생활소비재 및 업종별(세탁소·음식점 등) VOCs 등 관리 확대 필요

ㅇ 축산 등의 NH3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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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s 관리

□ 주요 성과

ㅇ (관리대상 확대) 대기오염 후보물질 연구(’18년∼),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후보물질 목록 현행화(’20년) 및
후보물질 추가 지정(’21년, Hexachlorobutadiene)*

ㅇ (모니터링) HAPs 측정 지점·항목 확충*,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2건 개정(’21.9월)**

     * (측정망) ’15년 31 → ’20년 53개소 → ’22년 56개소
(측정항목) Acrylonitrile 배출허용기준 신설(’20.1월)로 VOCs 측정항목 추가(’23년∼)

    ** PAHS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 유해 VOCs 고체흡착법

ㅇ (인벤토리·모델링) 국가 배출량 기반으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부문별 VOCs 화학종 인벤토리 구축(매년), 정량적 대기질
개선 평가를 위한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NEAS)* 구축('20년∼)

     * 기상 - 배출량 - 화학반응을 종합 고려하는 3차원 광화학 모델링 시스템

ㅇ (배출량 저감) 특정대기유해물질(총 35종) 중 16종의 배출허용
기준 설정*, 시설관리기준 적용업종 확대** 및 세부이행지침
개정(’20.12월, ’21.12월)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8종(’19.5월), 프로필렌옥사이드 등 8종(’22.5월 개정, ’23.1월 적용)

    ** (’15년) 6개 → (’16년) 20개 →(’18년) 39개

ㅇ (수송 부문 HAPs) 연료·첨가제·도로·배출가스 등 배출 HAPs
조사·분석*을 통해 우선 관리 대상물질(Benzene 등 4종)을 선정
하여 배출량 산정 및 도로 측정망 운영 활용

     * 교통환경 분야 미량유해물질 배출 특성 조사 및 적정 관리방안 연구(‘14∼’19년)

    ※ 배출가스 미량 대기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배출량 평가 표준 시험방법 마련 중('21.12월∼)

□ 부진 사항

ㅇ 당초 계획 대비 HAPs 인벤토리·모델링 개발·확대 미흡

□ 시사점

ㅇ 건강 위해성 등에 기반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관리 필요

ㅇ HAPs 모니터링·인벤토리·모델링 고도화 및 관리체계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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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반 관리

□ 주요 성과

ㅇ (측정망) 도시대기측정망 확대('17년 282 → '21년 505개소),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확충(’16∼’22년, 11개소),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지정(’16.6월, 23종) 및 실시간 측정시스템 구축(’16∼’20년, 3개소)

ㅇ (데이터 고도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로드맵* 마련
(’20.12월) 및 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

     * 부문별 누락 배출원 발굴, 배출계수 최신화 및 산정방법 개선 등 추진
    ** 웹 기반 자료 입수 자동화, 부문별 배출량 산정체계 모듈화 등(’19∼’25년)

ㅇ (환경위성) 센터 설립(’18.2월), 지상국 통합자료 처리시스템 구축
(’18.12월), 위성 발사(‘20.2월), 위성 기반 에어로졸 이동량 산정
기술 개발(‘18∼‘21년) 등 실시 및 위성 정보 대국민 제공(‘21년∼)

ㅇ (위해성 평가) 대기 중 PM-10, PM-2.5 농도·위해성 분석 및 나노
입자 유해성 평가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21년), 도시지역
HAPs 분포현황 등 모니터링 및 오염도 특성 평가(’18∼‘20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개정
    ** (대상) 광주(‘18년), 대전(`18~`19년), 울산(`19~`20년) / (항목) VOCs, PAHs, 중금속 등

    ※ 주요 산단 지역 HAPs 이동측정시스템 구축·운영(‘17년∼, 대불산단 등 7개)

ㅇ (R&D)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측정·분석·저감 등을 위한
R&D 지속 시행*(’17년∼)

     * (’17∼’20년) 미세먼지 범부처(환경부·복지부·과기부) 프로젝트, 457억 원
(‘20∼‘22년)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 297억 원
(‘22∼‘24년)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 290억 원

□ 부진 사항

ㅇ 건강 위해성 조사·평가가 기초 단계 수준으로 진행 중

ㅇ 단기 과제 중심의 R&D 추진

□ 시사점

ㅇ 배출량 정보·시스템 개선 및 환경위성 정보의 활용도·정확도
지속 제고 필요

ㅇ 중·장기 다부처 R&D 사업 추진 및 건강 위해성 평가 발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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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전망 및 건강 위해성

1  배출 현황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9년 통계 기준)*

   * 국가 통계는 배출 연도의 2년 후 확정

ㅇ 주로 NOx는 이동오염원, SOx는 산업 공정·연소, PM-2.5는 산업

연소와 비산먼지, VOCs는 유기용제, NH3는 농업(축산)에 기인

【주요 오염물질 상위 배출원】

❶ NOX : 도로 이동 34.2%, 비도로 이동 28.7%, 제조업 연소 15.6% 順

❷ SOX : 생산공정 38.7%, 제조업 연소 24.1%, 에너지산업 연소 16.6% 順

❸ PM-2.5 : 제조업 연소 31%, 비산먼지 19.7%, 비도로 이동 18.2% 順

❹ VOCs : 유기용제 사용 53.4%, 생산공정 18.3%, 생물성 연소 8.2% 順

❺ NH3 : 농업 79.8%, 생산공정 14.1%, 기타 면오염원 4.1% 順

(단위 : 톤)

대분류 NOx SOx PM-10 PM-2.5 TSP VOCs NH3 CO BC

합계 1,086,862 272,859 207,866 87,618 484,527 1,020,216 316,299 757,848 14,211

에너지산업 연소 75,513 45,297 3,365 2,813 3,645 8,434 1,422 64,327 372

제조업 연소 169,221 65,730 52,932 27,118 90,718 3,404 717 19,737 623

생산공정 51,705 105,699 6,699 5,139 11,821 186,292 44,630 26,766 15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 29,062 - - -

폐기물처리 12,332 2,326 267 228 367 59,537 22 2,140 3

도로이동 오염원 371,851 308 6,719 6,182 6,719 36,663 2,615 180,489 3,801

비도로이동오염원 311,748 37,555 17,265 15,989 17,270 63,951 122 187,565 6,904

비산업 연소 85,814 15,869 1,177 857 1,311 2,828 1,350 47,629 180

비산먼지 - - 105,037 17,272 323,462 - - - 122

생물성 연소 8,407 75 13,806 11,482 28,269 83,521 15 218,642 2,151

유기용제 사용 - - - - - 545,244 - - -

농업 - - - - - - 252,444 - -

기타 면오염원 271 - 599 539 945 1,281 12,962 10,55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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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감 추이(‘10∼‘19년)

ㅇ (NOx) ’16년을 정점으로, 노후차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ㅇ (SOx) ’11년 이후 에너지 산업의 유연탄 사용량, BC油 사용량

감소 등으로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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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M-2.5) 제조업 연소의 석탄 등 사용량*에 따라 증감 변화

     * 주로 철강 업종의 무연탄 사용량 변화에 기인

※ 생물성 연소 및 비산먼지는 ’15년부터 국가 배출량 산정에 포함

ㅇ (VOCs) 도로이동오염원 外 배출량 소폭 증가 또는 정체 경향

ㅇ (NH3) 농업 부문 가축 사육두수 증가 등 영향으로 소폭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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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별 농도 변화

ㅇ O3 外 NO2, SO2, PM-10, PM-2.5, CO는 감소 추세*

     * 2021년 대기환경연보

【 NO2 (단위 : ppm) 】 【 SO2 (단위 : ppm) 】

【 PM-10 (단위 : ㎍/㎥) 】 【 PM-2.5 (단위 : ㎍/㎥) 】

【 CO (단위 : ppm) 】 【 O3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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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M-10, PM-2.5 外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은 물질별로 농도

변화 상이

- 금속 물질(6종)* : 중국보다는 낮고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

       * 칼슘, 납, 수은, 비소, 니켈 및 그 화합물, 망간 화합물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금속 물질 국내 농도 변화 (단위 : ㎍/㎥) 】

   ※ 출처 : 대기중금속측정망(납, 수은, 비소, 망간, 니켈),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칼슘)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주요 금속 물질 농도 한·중·일 비교 (단위 : ㎍/㎥) 】

물 질 서울(’20년)1)
중국

(’17년,43개 도시 평균)2) 일본(’20년)3)

납 및 그 화합물 0.0207 0.119 0.0057

수은 및 그 화합물 0.0025 0.005∼0.0084) 0.0017

비소 및 그 화합물 0.0063 0.0128 0.0015

망간 화합물 0.0211 0.04625) 0.020

니켈 및 그 화합물 0.0016 0.0119 0.0025

1) ’20년 대기환경연보(서울 마포구 등 5개소 평균)
2) ’17년, LU Xi-hong, REN Lan, WU Li-juan. Research on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Chemical Speciation of Heavy Metals in PM2.5 in Nanjing.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Forewarning, 2019, 11(1): pp40∼44.

3) ’20년 일본 환경성 발표
4) ’15년, Wang et al. 2007. “Gaseous elemental mercury concentration in atmosphere at urban 

and remote sites inChina”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s, 2015, 19(2): 176-180
5) ’17년 상하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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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상 물질(15종)* :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등은 베이징과 도쿄에 비해 낮으나 1,3-부타디엔, 트리클로로

에틸렌은 다소 높음

       * 벤젠,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불소화물, 시안화물,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1,3-부타디엔, 디클로로메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가스상 물질 국내 농도 변화 (단위 : ㎍/㎥) 】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주요 가스상 물질 농도 한·중·일 비교 (단위 : ㎍/㎥) 】

물 질 서울1) 중국(베이징)3) 일본(도쿄)4)

벤젠 0.82 2.93 1.00
사염화탄소 0.20 0.85 0.53
클로로포름 0.42 2.24 0.23

1,3-부타디엔 0.31 0.10 0.18
디클로로메탄 0.58 4.34 1.50

스틸렌 0.04 0.29 0.1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3 0.56 0.19

에틸벤젠 1.32 1.22 2.00
포름알데히드 5.542) - 2.80

1,2-디클로로에탄 0.07 1.47 0.13
트리클로로에틸렌 0.42 0.12 1.00

1) ’21년 대기환경연보(서울 강남구, 광진구, 한강대로 3개소 평균)
2) ’20년 대기환경연구소 연간 운영결과보고서(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 측정자료)
3) ’16년, Liu et al., 2021. “Characteristics, secondary transformation, and health risk 

assessment of ambient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in urban Beijing, China”. 
Atmospheric Pollution Research 12, pp33∼46.

4) ’19년, 도쿄도환경국, http://www.kankyo.metro.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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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별 대기환경기준 달성률 및 시사점 (’21년 기준)

구분
환경기준 비교

환경기준 달성률
국내 WHO 등

NO2 (ppm)

연평균 0.03 0.005 100%
24시간 0.06 0.013 97.3%
1시간 0.10 0.105 99.2%

SO2 (ppm)

연평균 0.02 - 100%
24시간 0.05 0.015 100%
1시간 0.15 0.075(美) 100%

PM-10 (㎍/㎥)
연평균 50 15 98.5%
24시간 100 45 29.6%*

PM-2.5 (㎍/㎥)
연평균 15 5 24.3%
24시간 35 15 7.1%

CO (ppm)
8시간 9 9 100%
1시간 25 30 100%

O3 (ppm)
8시간 0.06 0.05 0.6%
1시간 0.1 - 40.8%

Pb (㎍/㎥) 연평균 0.5 0.5(EU) 100%
벤젠 (㎍/㎥) 연평균 5 5(EU) 100%

    * ’21년 PM-10 24시간 기준 달성률 저조는 5월 황사 영향

    ※ WHO는 ’21년 기준

ㅇ (PM-2.5) 연평균 및 24시간 항목 모두 환경기준 달성률 저조 →

직접배출과 원인물질인 NOx, SOx, VOCs, NH3 관리 강화 필요

ㅇ (O3) 전국적 농도 증가 추세로 8시간 및 1시간 항목 모두 환경

기준 달성률 저조 → 원인물질인 NOx, VOCs 관리 강화 및

봄·여름철 고농도 관리 필요

【 연도별·지역별 O3 1시간 농도 추이 (단위 : p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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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 전망 (한국환경연구원 등)

□ 전망 개요

ㅇ 대상 지역 : 전국

ㅇ 대상 물질 : NOx, SOx, PM-2.5, VOCs, NH3

ㅇ 전망 방법 : 기존 대책 외 추가적인 대기개선 정책 시행이

없다는 가정 하에 `21년을 기준으로 `32년까지 향후 10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간접 전망*에 기반하여 모사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기 신설·증설 및 노후발전기 폐지 계획, 

자동차 등록대수 전망, 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활용한 부문별 성장계수 적용

□ 전망 결과

ㅇ 노후 발전기 폐지, 노후 차량 자연감소 등의 영향으로 NOx 및

PM-2.5 배출량은 소폭 감소

ㅇ 산업·축산 성장 등 영향으로 SOx, VOCs, NH3 배출량은 다소 증가

【 ’21년 대비 ’27년, ’32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단위 : 톤, %) 】

구분
’21년(잠정)

배출량

전망배출량
증감('21~'32년)

’27년 ’32년

NOx      987,090      978,332      964,695 △2.3

SOx      204,551      214,310      218,000 6.6

PM-2.5       61,083       60,097       59,023 △3.4

VOCs    1,015,374    1,038,470    1,038,578 2.3

NH3      267,950      276,123      281,645 5.1

  ※ ’21년 잠정배출량 : ’19년 CAPSS 등을 기반으로 산출, ’23년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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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별 세부 전망

ㅇ (NOx) 총배출량은 `21년 대비 `27년 0.9%, `32년 2.3% 감소

- `32년까지 산업(9.0%) 및 농업·생활(6.0%) 부문은 소폭 증가하나,

수송(△6.6%) 부문이 전체 배출량 감소에 기여

ㅇ (SOx) 총배출량은 `21년 대비 `27년 4.8%, `32년 6.6% 증가

- `32년까지 주로 산업(9.6%) 부문의 성장으로 배출량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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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M-2.5) 총배출량은 `21년 대비 `27년 1.6%, `32년 3.4% 감소

- `32년까지 산업(10.2%) 부문은 일부 증가하나, 수송 (△11.9%)

부문이 전체 배출량 감소에 주로 기여

ㅇ (VOCs) 총배출량은 `21년 대비 `27년 2.3%, `32년 2.3% 증가

- `32년까지 수송(△20.1%), 농업·생활(△3.4%) 부문은 감소하나, 주로

산업(8.0%) 성장의 영향으로 전체 배출량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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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H3) 총배출량은 `21년 대비 `27년 3.1%, `32년 5.1% 증가

- `32년까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생활(5.3%) 부문

영향으로 전체 배출량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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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발생 전망

□ 최대 영향 국가인 중국은 연이은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

   *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13∼`17년), 람천보위전 3개년 행동계획(`18∼`20년), 탄소중립 
도시관리 노선(`21년∼) 등

[ 중국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 및 위성 관측(NASA) 내용 ]

□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2060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추진을 통해
배출량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국외 유입*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

   * PM-2.5 기준 기여도는 통상 국내 50%, 국외 50% 수준으로 분석

ㅇ 다만,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배출량이
증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국외 유입량도 상황별로 변동 가능

   【 PM-2.5 기준 국내·외 기여율 분석 (’19년 한·중·일 LTP 공동연구 요약보고서, 단위 : %) 】

             배출원
수용지 중국 한국 일본 기타

(몽골, 러시아, 북한 등)

서울
중국 연구결과 23 63 0 13
일본 연구결과 39 30 3 28
한국 연구결과 39 42 1 18

대전
중국 연구결과 30 55 1 14
일본 연구결과 34 48 2 16
한국 연구결과 37 47 1 15

부산
중국 연구결과 26 62 2 11
일본 연구결과 31 57 2 11
한국 연구결과 29 5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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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 영향 전망 (’22.5월, 기상청)

□ (개 요) 탄소 감축 노력 정도를 감안, 2100년까지에 대해 고해상도

(25㎞) 동아시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분석

【주요 오염물질 상위 배출원】

‣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정도 구분
 - (저탄소) 화석연료 사용 최소화, 획기적 탄소 배출량 감축
 - (중간단계) 탄소 배출량을 서서히 감축
 - (고탄소) 현재와 유사 또는 좀 더 높은 탄소배출 지속

‣ 분석 시기 : 21세기 전반기(’21∼’40년), 중반기(’41∼’60년), 후반기(’61∼2100년)

□ (결 과) 겨울철·봄철(12∼5월) 대기정체 발생일은 현재(’95∼’14년)

26.2일 수준이나, 21세기 전반기(’21~’40년)에 최대 2.3일 증가

   ※ 중반기(’41∼’60년)는 최대 4.8일, 후반기(’81〜2100년)는 15.3일 증가 전망

ㅇ 동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유입이 있더라도 기후변화 진행에

따라 대기정체로 인한 농도 상승 여건 조성 심화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대기정체 발생일수 변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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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 분석 (’22.3월, 질병관리청)

□ (개 요)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PM-2.5, O3

노출에 따른 전국 초과 사망자수 분석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DB 등 활용

□ (결 과) PM-2.5 장기 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 , O3 단기

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는 대기 중 농도 변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물질별 맞춤형 관리 필요 시사

ㅇ (PM-2.5) 최근 5년간(‘15∼‘19년) PM-2.5 농도 감소*에 따라 장기

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 추산

* (PM-2.5 전국 연평균 농도 변화) ’15년 26.3㎍/㎥ → ’19년 22.4㎍/㎥ (↓14.8%)

** (PM-2.5 장기 노출 초과 사망자) ’15년 24,276명 → ’19년 23,053명 (↓5.0%)

※ PM-2.5 전국 연평균 농도는 질병관리청 연구자료 기준

ㅇ (O3) 최근 10년간(’10∼’19년) O3 농도 상승*에 따라 단기 노출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증가** 추산

* (O3 전국 연평균 농도 변화) ’10년 35.8ppb → ’19년 45.0ppb (↑25.7%)

** (O3 단기 노출 초과 사망자) ’10년 1,248명 → ’19년 2,890명 (↑131.6%)

※ O3 전국 연평균 농도는 질병관리청 연구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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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기오염물질 감축목표 및 추진전략

1  제3차 종합계획 추진 방향

□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건강 위해성 기반 관리 확대 추진

□ 이를 위해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배출량 감축,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대책 마련·이행

2  감축목표

□ 목표연도 : 2032년

   ※ 효과적인 감축 유도 등을 위해 PM-2.5, O3는 2027년 중간목표 설정

□ 대상지역 : 전국

□ 감축목표 :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물질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 관리**를 통해 건강 위해성 개선

   * 농도 목표 관리를 위한 추세측정망을 정하여 일관된 시계열 관리 추진
  ** PM-2.5와 O3 원인물질인 NOx, SOx, VOCs, NH3 등 종합관리를 통한 국내 감축과 

더불어 국제협력 등을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통해 목표 달성 추진

ㅇ (PM-2.5) ’32년 전국 연평균 농도 12㎍/㎥* (황사 발생일 제외)

     * 미국 환경청 NAAQS 2021에 따르면 12㎍/㎥부터 편익이 크게 증가 분석

      ※ ’27년 중간목표는 OECD 가입국 중위권 수준인 13㎍/㎥로 설정하고, 同 목표에 
맞추어 ’23년 중 PM-2.5 환경기준 변경 추진(시행령 별표 개정)

ㅇ (O3) ’32년 전국 1시간 기준 달성률(측정소 기준)* 50%

     * 달성률(%) = 환경기준 달성 측정소 수 / 유효 측정소(연간 75% 이상 관측자료 존재) 수 * 100  

      ※ ’27년 중간목표는 45%로 설정

      ※ O3 목표는 세계적인 농도 상승 추세(’01∼’21년 전 세계 연평균 농도 0.31ppb 증가, 

우리나라 연평균 농도 0.6ppb 증가)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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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대기오염물질별로 ‘21년(잠정) 대비 ‘32년 12∼61% 감축
(단위 : 톤, %)

구분
’21년(잠정)

배출량

’27년 ’32년
감축 후
배출량

감축률
(’21년 대비)

감축 후
배출량

감축률
(’21년 대비)

NOx 987,090 658,163 △33.3 539,438 △45.4
SOx 204,551 85,889 △58.0 80,315 △60.7

PM-2.5 61,083 46,365 △24.1 43,340 △29.0
VOCs 1,015,374 902,066 △11.2 892,028 △12.1
NH3 267,950 252,551 △5.7 234,581 △12.5

  ※ 상기 수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30년 NDC 이행

계획 등 확정 시(‘23년 예정) 정합성 검토 및 필요 사항 반영 추진

3  추진전략

비 전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

2032

목 표

▶ 전국 연평균 PM-2.5 농도 12㎍/㎥ 달성

▶ 전국 O3 1시간 기준 달성률 50% 달성

기 본

방 향

▶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배출량 감축

▶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

핵 심

전 략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관리 고도화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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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야별·단계별 대책

핵심 전략 중점 추진과제(총 26개)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1-1. 건강 위해성 기반 관리 확대

1-2. 고농도 PM-2.5 대응 강화

1-3. 고농도 O3 관리 강화

1-4.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강화

1-5. 대기오염물질 관리 거버넌스 강화

 사업장 배출관리

고도화

2-1. 사업장 배출원 관리체계 개선

2-2. 배출허용총량 관리 효율화

2-3. 배출농도 관리 체계화

2-4. 사업장 VOCs, HAPs 등 관리 강화

2-5. PM-2.5 고농도 시기 사업장 관리 강화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3-1. 무공해차 전환 확대

3-2. 노후 경유차 등 퇴출 가속화

3-3. 내연기관차 관리 강화

3-4. 이륜차 및 농업·건설기계 저감 확대

3-5. 해양·항공 배출원 관리 강화

3-6. 교통 수요관리 강화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4-1. 생활 속 VOCs 등 관리 강화

4-2. 생물성 연소 배출 축소

4-3. 농업·축산 NH3 관리 강화

4-4. 비산먼지 발생 억제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5-1. 환경위성 활용성·정확성 제고

5-2. 과학적 정책지원 역량 강화

5-3. 대기환경 개선 R&D 추진

5-4.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5-5.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5-6. 기상·산림 분야 장거리 이동 대응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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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건강 위해성 기반 관리 확대

◈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환경 정책 구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건강 위해성 

평가·관리 기반 구축, HAPs 관리체계 확충 등 추진

□ 대기오염물질 건강 위해성 평가·관리 기반 구축(∼’32년)

ㅇ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영향 연구 확대(계속)*
     *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구축(’23년), PM-2.5 노출 어린이 발달 영향 연구(’24년∼), 

빅데이터 기반 대기오염 DB 구축 및 건강편익 추산(∼’29년) 등

ㅇ 건강 위해성 기반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개발·표준화

ㅇ 지역별·계층별 평가, 관리 지원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인체 노출 등 조사·평가와 연계한 측정·분석 시스템 구축·확대

ㅇ 건강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통합대기환경지수(CAI*) 개선·
적용 및 건강 보호 대기권고기준(안) 마련·제시

     *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

□ HAPs 등 관리체계 확충(∼’32년)

ㅇ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등 측정·감시·관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측정망 개선·확충*, 배출원 실측조사 및 배출계수 개발 등 실시

     * HAPs 등 측정지점 확충(도시, 주요 산단 및 인근 지역 등), 측정항목·주기 단계적 확대
(Acrylonitrile 측정 추가, VOCs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측정주기 강화 등) 및 측정방법 개선 등 포함

ㅇ 산업단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기 중금속
측정소 신규 설치(∼‘25년, 여수, 울산 등)

ㅇ 건강 위해성 평가와 연계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관리 방안 마련

ㅇ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한 HAPs 비산·點 배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과학적 사업장 관리 추진

ㅇ 사업장과 이동오염원·面오염원 등 非사업장을 포함한 HAPs,
VOCs 등 배출 모니터링·모델링 및 인벤토리 개발·확충

     ※ 국가 HAPs 배출 인벤토리 구축(’25년), NEAS-HAPs 시스템 확대 개편(’28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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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PM-2.5 대응 강화

◈ 고농도 PM-2.5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개선, 지자체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등 추진

□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대응조치 개선

ㅇ 계절관리제 기간(현행 12∼3월) 확대 검토 등 계절관리제·비상
저감조치 개선방안 마련(’23년) 및 단계적 적용 추진

ㅇ 고농도 PM-2.5, 황사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한 분야별 조치 및 교육·홍보 강화(계속)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 대응 표준·실무 매뉴얼, 대규모 황사 발생 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및 관계기관 실무·행동 매뉴얼 등(민감·취약계층 보호 중심 개선 추진)

□ 지자체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23년∼)

ㅇ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기오염 원인진단, 정량적 정책효과 분석
지원* 등으로 지자체 맞춤형 대책 추진 지원

    * 정책효과 표준 산정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평가 등을 실시하고,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 시·도 시행계획 평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시·도 시행계획 평가, 
비상저감조치 조치결과 종합평가 등의 통합 추진

ㅇ 환경부 - 지자체 간 국가 배출·대기질 평가체계 시스템(NEAS)

공동 활용, 지자체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 구축,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확대 운영 등으로 자기주도형 대기질 관리 지원

     ※ L-NEAS(Local NEAS) : NEAS 기반의 지자체별 대기영향예측시스템

□ 예보 확대 및 정확도 향상

ㅇ 발생빈도 및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36시간 前 고농도 PM-2.5
예보권역 단계적 확대(∼’24년)*

     * `22년 수도권 → `23년 충청·호남권 → `24년 강원·영남·제주권

     ※ 매월 단위 계절전망 제공(’26년), 중기예보의 등급예보 전환(’30년) 병행

ㅇ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보강(’23년∼)*
     * 국가대기질예보지원시스템 무중단 운영(24시간, 365일) 안정성 확보(∼`26년) 등 조치

     ※ 예보·경보 인프라로서 도시대기측정망 확충(’25년 532개소 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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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O3 관리 강화

◈ 고농도 O3 발생 예방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O3 발생-영향-저감 

전반에 관한 관리·연구 확대

□ 고농도 O3 관리대책 수립·이행(’24년∼)

ㅇ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고농도 O3 발생 시기 원인물질
(NOx, VOCs 등) 저감 및 배출원별 세부 관리방안 마련

ㅇ 고농도 O3 시기 특별 배출허용기준 적용 추진

□ O3 광화학 측정망 확충 및 측정방법론 개발(’23년∼)

ㅇ O3 발생 기제 확인 등을 위한 광화학 측정망 확충 등 개선 지속

ㅇ O3의 화학적 반응 기제 분석을 위한 측정방법론 개발·고도화

□ O3 예보 확대 및 인벤토리 구축 강화(’23년∼)

ㅇ O3 단기예보 중 2일 전 예보*를 등급 예보로 단계적 전환

     * 현재 1일 전 예보는 4단계 등급 예보 중이나, 2일 전 예보는 개황만 예보

ㅇ O3 원인물질인 VOCs의 화학종별 상세 배출자료 및 BVOCs
배출량 산출·개선 등 인벤토리 고도화

□ O3 全주기(발생–영향–저감) 연구 강화(’23년∼)

ㅇ 원인물질 측정·분석, 환경위성 관측, 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별
고농도 O3 발생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발굴

ㅇ 고농도 O3 발생의 지역별 원인 및 지역 간 영향, 기후변화 영향,
장기·단기적 건강 위해성 등 연구 확대

ㅇ O3 발생으로 인한 농업·생태계 등 영향 연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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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강화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연구 강화를 통해 피해 

발생 최소화 추진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인프라 개선(’23년∼)

ㅇ 물질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주기 및 운영체계 개선*
     * VOCs의 유해대기측정망 통합을 통한 측정항목 확대 등

ㅇ 국외 유입 분석·감시 강화를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확충*
     * 현재 11개소 → ’23년 대구, ’25년 경북 등 추가 확충

ㅇ 도서·항만·접경지역 국외 유입 측정망 운영*, 서해상 등 선박·
항공 관측** 지속 실시

     * (도서) 연평도, 울도, 격렬비열도, 외연도, 안마도, 홍도, 가거도, 말도
(접경지역) 연천, 철원, 화천, 인제, 고성

    ** 기상과학원 기상 1호 선박 및 해경 대형함정 35척, Beechcraft1900D 항공기 등

ㅇ 기상위성을 활용한 황사 감시를 위해 장거리 이동 탐지·분석
기술 개발(`24년), 발원지 정보 활용 감시 기술 고도화(‘25년) 등 추진

ㅇ 황사 예측 모델* 정확도 향상, 확률 예측정보 개발**을 통해
과학적 황사 예측 역량 강화

     * AI 기술을 활용한 황사·연무 예측농도 보정기술 개발, 황사 발원 여부 및 강도 
예측 알고리즘 개선(`23년) 등

    ** 확률예측·진단체계 개발(`23~`24년), 권역별 확률예측정보 생산·제공(`25년) 등

□ 국외 인벤토리 구축·운영(’25년∼)

ㅇ 중국·몽골 등 동아시아 주요국 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외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마련 및 고도화

ㅇ 국외 인벤토리 - 모델링 연계를 통해 장거리 영향분석 신뢰도 향상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강화(∼’32년)

ㅇ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중금속 4종(납, 수은, 망간, 니켈)의
인체 내 농도 측정·모니터링(’24∼‘26년)

ㅇ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무기물 등의 국외 유입량 및 국내
영향 등 파악을 위한 연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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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관리 거버넌스 강화

◈ 대기환경 정책 자문기구 설치 및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효과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

□ 대기환경 정책 자문기구 설치·운영

ㅇ 학계·연구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23년∼)을

통해 대기환경 정책 발전방안* 등 모색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방안 포함

ㅇ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24.2월)* 등을 고려하여 대기

환경기준,「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 사항 논의·검토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 추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기능 등 강화

ㅇ 건강 위해성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정체계 확립 및 관리

대상 선정 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제도 개선(’23년)

ㅇ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기적

대기오염물질* 후보군 검토·지정 및 심사·평가 추진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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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배출관리 고도화

 사업장 배출원 관리체계 개선

◈ 대기배출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미세먼지 연구·

관리센터 협업 강화 등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 기반 마련

□「대기배출원 통합 플랫폼」구축·운영(’23년∼)

ㅇ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을 종합 연계
하여 사업장 정보 관리 일원화

     *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 사업장 총량관리시스템(Stacknsky),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
시스템(ECOLAB),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등

- 굴뚝관리번호 등 인·허가정보 일원화, 연료‧제품명 표준화 등
대기배출원조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ㅇ 1∼5종 사업장 기초자료 수집률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중·소사업장(4‧5종) 대상 자가측정 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지자체·사업장 담당자 조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23년∼)

ㅇ 대형사업장(1∼3종) 대상 全주기*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 확보

     * 원료‧연료‧소각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굴뚝시설 - 제품생산

ㅇ 중·소사업장(4‧5종)은 點오염원 배출량 산정을 확대하여 대기질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업 강화(’23년∼)

ㅇ 정부–지자체- 센터 간 배출원·배출량 정보 조사·분석·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장 등 관리 지원



- 36 -

 배출허용총량 관리 효율화

◈ ’27년 기준 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 총량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의 효과적 대기오염물질 감축 유도

□ 권역별 배출허용총량 축소 및 할당·관리 방식 등 선진화

ㅇ 대기관리권역 내 대상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27년 기준
50% 이상 축소(’21년 대비, 단계적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에

부합하는 총량 관리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년) 수립 시 반영

ㅇ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위한 최적방지기술(BACT*) 적용기준 마련

(∼’24년) 등 할당·관리 방식 개선·보완

     *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ㅇ 중·소사업장의 부담완화를 위한 재정·기술 지원 등 실시 병행

□ 사업장 총량관리 제도 개선(’23년∼)

ㅇ 대기관리권역 확대·변경, 먼지(TSP) 배출시설 관리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장 총량관리 수준 제고

     * 공정별 배출계수 설정 등 TSP 관리 기반 마련을 토대로 현행 공통연소시설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외 관리 대상 추가

ㅇ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총량사업장 예비분

사용 기준·절차 마련 등을 통해 배출허용총량 관리 및 감축의

효율성 제고

     * 배출권 거래시장 제3자 참여 허용, 세제 혜택 부여 등 검토

ㅇ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Stacknsky) 고도화* 및 교육 홍보 등 실시

     * 원스톱 인·허가 지원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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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농도 관리 체계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측정·관리체계 고도화 

등으로 사업장 배출농도 적정 관리 추진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25년∼)

ㅇ 多배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대기오염

방지 기술 개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 연료사용량 변화(고체 → 액체), PM-2.5 생성물질 변화 등

ㅇ 배출허용기준 변경과 연계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에 대한

기준 적용 대상 배출시설 세분화 등 추진

ㅇ 서비스 업종, 주거·생활시설에 설치되는 대기배출시설은 설치

및 사후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분류 등 맞춤 관리

□ 측정·관리체계 고도화(’23년∼)

ㅇ 중·소사업장(4·5종)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관리를 위한 사물

인터넷(IoT) 측정장비 단계적 의무화* 등 관리 확대

     * (‘23년) 신규 4종 사업장, (’24년) 신규 5종 사업장, (‘25년) 기존 4·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중질유 → LNG·LPG·전기 등)

지원 사업 병행(`23년∼)

ㅇ 측정 기술 고도화에 따른 측정체계 개편*, 측정값 조작 방지,

첨단측정장비(이동식 측정 차량, 드론, 분광학 장비 등) 및 IoT 장비

사후관리 강화 등** 실시

     * TMS 부착 사업장 外 자가측정 조작 및 허위측정 근절을 위해 배출 사업자·측정

대행업체·측정인력 대상 불법행위 정기조사 및 처벌 강화 방안 마련

    ** 장비 설치 후 소모품 교체 등 유지·보수 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사업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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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VOCs, HAPs 등 관리 강화

◈ VOCs, HAPs 등 대기오염물질의 통합관리, 측정·진단 및 위해성 관리 

확대 등을 통해 효과적 사업장 저감 유도

□ VOCs, HAPs 등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및 관리역량 강화

ㅇ 이원화로 운영 중인 대기배출/비산배출* 및 VOCs 배출/비산

배출** 시설관리기준 통합 확대 등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25년∼)

     * 동일 사업장 내 대기배출시설(굴뚝)은 지자체 배출허용기준 관리, 비산배출시설

(배관플랜지, 펌프 등)은 환경부 관리

    ** VOCs 배출시설이 비산배출 대상 업종에 해당 시 비산배출시설로 관리 중(‘15년∼)

ㅇ 세부 시설관리지침·점검규정 마련 등을 통한 저감 대책(고농도

시기 포함) 및 사업장·지자체 HAPs, VOCs 관리자 교육 등 추진

□ VOCs, HAPs 등 측정·진단 및 관리·감독 강화

ㅇ 과학적으로 측정 정확도가 입증된 광학측정법(Optical Remote

Sensing)을 이용한 K-펜스라인 기법 마련(∼`27년)* 등으로

VOCs, HAPs 등에 대한 배출 관리 강화

     * ▴정확한 오염물질 누출·배출 확인을 위한 원격측정법 표준화, ▴Arc-GIS를 활용한 

2D·3D 지역 규모 오염지도 작성, ▴분광 영상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 

진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단 감시 방법론 개발 등

ㅇ 특정 사업장·산업단지의 HAPs 배출로 인한 인근 주민 등의

건강영향조사 추진(∼`32년) 등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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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2.5 고농도 시기 사업장 관리 강화

◈ 화력발전소 감축 확대, 대형사업장 감축 제도화, 중·소사업장 등 자발적 

감축 지원을 통해 고농도 시기 효과적 사업장 감축 추진

□ 화력발전소 감축 확대(계속)

ㅇ 계절관리제 기간 및 비상저감조치 시 등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가동정지, 상한제약) 확대, 低유황탄 사용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가동 확대

    ※ 평시 대책으로는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 비중 축소 추진(’27년 40%대), 

공기업 석탄발전 상한제, 석탄발전 환경설비 투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 

확대, 무탄소 연료(H, NH3) 혼소에 따른 NOx, NH3 등 발생 최소화 조치 등 실시

ㅇ 고농도 PM-2.5 및 O3 발생 예방을 위한 LNG 발전소 NOx 등

저감대책 마련·시행

□ 대형사업장 감축 제도화 및 감시·단속

ㅇ 계절관리제 기간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대형사업장의

감축을 제도화하여 실효적 감축 유도(’23년∼)

ㅇ 주요 산업단지, 대형사업장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단속 지속 추진

□ 중·소사업장 등 자발적 감축 지원(’23년∼)

ㅇ 지자체 등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중·소사업장 감축 이행

확대 추진

ㅇ 감축 이행 사업장에 대한 홍보·지원 등 인센티브 발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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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무공해차 전환 확대

◈ ’30년 누적 450만대(’27년까지는 누적 200만대)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지속 확대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등 저감 가속화

□ 무공해차 보급 확대

ㅇ ’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30년까지 누적 450만 대* 무공해차
보급 등 지속 전환 확대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 보급목표 설정 추진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목표(비중 목표 검토 포함) 변경 가능

- 승용과 더불어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물·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확충*하여 대기오염물질 감축 가속화

     * (버스) 수도권 광역버스를 수소 버스로 전환(‘23년∼)

(청소차) 공공 부문 노후 경유 청소차를 수소 청소차로 전환(‘23년∼)

(트럭) 수소 트럭 실증사업 및 지자체 수소경제 특화사업 연계, 수소 트럭 보급 확대

ㅇ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중장기 목표 설정(∼‘25년) 및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단계적 공급 확대

ㅇ 공공 부문 차량 신규 도입 시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비율
100% 준수 등 내연기관차 보유 최소화 추진(‘23년∼)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확충

ㅇ 전기차 충전기는 보급 대수의 50% 수준 구축 지속 지원

- ‘25년까지 거주지·직장 중심 완속 50만 기 이상, 고속도로·이동
거점 중심 급속 2.2만 기 이상 구축 추진

- 신축 건물의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확대, 전기차 보급과 충전기 
구축을 연계한 지역별 브랜드 사업 등 민간보조 확대

      ※ 기축 건물은 추가 검토

ㅇ 수소 충전소는 ‘25년까지 450기, ’30년까지 660기 등 지속 확충

    ※ 폐기물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전문 SPC 설립 등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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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등 퇴출 가속화

◈ 4등급 경유차로 조기폐차 지원 확대, LEZ 확대 등을 통한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친환경화 유도

□ 조기폐차 지원 확대

ㅇ ’24년까지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완료하고,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 확대(’23∼’26년)

    ※ 4·5등급 경유차 잔여 대수에 따라 기간 연장 검토

ㅇ 노후 경유차가 계속 운행되도록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다 조기폐차 중심으로 전환(’24년∼)

□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확대

ㅇ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Low Emission Zone)* 확대

     * 권역법 제29조에 따른 운행제한

- 현행 수도권 지역과 더불어 6대 특·광역시까지 LEZ 적용(∼’30년)

- 제한 대상은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단계적 확대(’25년∼)

ㅇ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지역* 시범사업 실시 후 구체화(’23년∼)

     * LEZ 보다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 추진

ㅇ 고농도 시 운행 제한 확대*

     * 미세먼지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운행제한

-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수도권, 부산·대구와
더불어 나머지 특·광역시에 적용(’23년)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25년) 검토 등 추진

- 계절관리제 및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대상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지속 확대(’25년∼)

     ※ 정책설명회, 포럼, 전문가 협의회 등 개최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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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차 관리 강화

◈ 제작차 배출가스·온실가스 기준 및 운행차 검사·관리 강화 등을 통해 

내연기관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제작차 배출가스·온실가스 등 관리 강화

ㅇ 美·EU 둥 동향을 고려한 내연기관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 휘발유·가스차는 ’25년까지 美 SULEV(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수준으로 강화*, ’26년부터는 추가 강화(LEV4 도입) 추진

      * 예) 탄화수소(배기관가스) 및 NOx 기준 : (’22년) 0.034g/㎞ → (’25년) 0.019g/㎞ 이하

- 경유차는 EU 동향에 따라 EURO7 도입(’25년 예정) 추진
      * NOx는 EURO6 대비 1.25배 강화, 신규물질(타이어 마모먼지, 암모니아 등) 규제 추가

예) NOx : (EURO6) 0.08g/㎞ → (EURO7) 0.06g/㎞

ㅇ 내연기관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개선

- 2030 NDC, 해외 기준 강화 등을 고려하여 ´26∼´30년까지의
소형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재검토(∼´25년)

      ※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부터 정기보고서 발간까지 일련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23년~)

- 중대형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5년까지 자발적 감축
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의무감축 기준 도입 추진

ㅇ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를 현 운행단계에서 全 과정(제작, 폐기 등
포함) 평가체계로 확장(‘23년 법적 근거 마련 후 적용)

ㅇ 타이어·브레이크 마모먼지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등을 고려
하여 국내 관리방안 마련(~´25년)

□ 운행차 검사·관리 강화

ㅇ 운행차 NOx 정밀검사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25년)

ㅇ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 경유차에 대한 검사 등 사후
관리 강화(‘23년∼)

ㅇ 자동차 민간검사소의 배출가스 편법 검사 등 부정행위 점검·
관리 강화, 운행차 검사인력 교육 확대 등 전문성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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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및 농업·건설기계 저감 확대

◈ 단위 대당 배출량이 많은 이륜차 및 농업·건설기계의 무공해화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확대

□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ㅇ 이륜차 소음원 규제*를 통한 전기 이륜차 전환 촉진(‘23년∼)

     *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튜닝에 따른 소음방지를 위한 연계 기준 도입 등

ㅇ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저소음 이륜차 관리체계 구축*
     *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 스마트폰 QR결제 및 충전소 탐색 서비스 제공 등

□ 저공해 및 무공해 농업기계 보급 등 친환경화(∼‘32년)

ㅇ 전기 등 무공해 농업기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저공해
농업기계 구매 시 보조 및 융자 지원을 통한 친환경화 추진

     ※ 농업·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20.4월)로 ‘23년부터 전체 제작 기계 확대 적용

ㅇ 경유 사용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등 지원
     * 향후 3년간 트랙터·콤바인(‘12.12.31일 이전 생산) 2만 5천여 대 등

□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등 친환경화

ㅇ 노후 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 지원(‘23년∼), 신규 무공해 장비
지원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제 도입(‘24년∼), 무공해 건설현장
운영(‘25년∼)**, 실내 소형 내연기관 지게차 신규등록 제한(‘27년)

    * 현재 지게차·굴착기 및 도로용 3종(덤프·믹서·펌프)은 저공해조치(DPF 부착, 엔진교체) 중
   ** 무공해 건설기계 출시 상황에 따라 규모·기종 확대 적용

ㅇ 기타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취약계층 전동화 개조 등) 지원 확대
(‘23년∼)*, 구매 보조 대상 확대(‘25년∼)와 병행하여 관급공사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확대** 등 추진

    *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 근거 마련(’23년)

   ** 「대기환경보전법」 및 권역법 간 사용 제한 대상·범위 일원화 등 병행

ㅇ 무공해 건설기계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설현장 맞춤형
충전소 모델 및 초고속 충전시설 개발 지원(’24년∼), 무공해
건설현장 중심 충전시설 설치 지원(‘28년∼)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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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항공 배출원 관리 강화

◈ 선박·항만·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배출량 감축 확대

□ 선박 및 항만 지역 대기오염 관리 강화

ㅇ ’30년까지 선박 총 528척(공공 388, 민간 140)의 전환*(전환율 15%)

달성 및 저감 기술 개발·실증** 등 선박 친환경화, 선박 배출규제
해역*** 운영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등 추진

     * 대체 건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 친환경 연안선박 기술 개발 지원(∼‘25년, LNG-NH3 혼소엔진 및 친환경 연료 추진 실증

선박 개발 등)

   ***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현황 : 배출규제해역(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0.1%(‘22.1월∼, 모든 선박), 기타 모든 해역 0.5%(’21.1월∼, 모든 선박)

ㅇ 5등급 경유차 항만 출입제한 단계적 시행(’24년∼), 하역장비
배출허용기준 관리 강화(∼’26년), 야드트랙터·건설기계 등
무공해화(∼’30년)

ㅇ LNG 벙커링 선박 운영 등 연료공급 수단 다변화, 육상전원공급
장치(AMP) 설치 확대 및 고속 충전설비 활용 등 친환경 연료
공급시설 확충(’30년 248대)

ㅇ 분진성 화물 관리·감독 강화, 비산먼지 차단시설 확충, 비산먼지
배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 관리 지속

ㅇ 항만 지역 대기질 측정망 확충(∼’25년, 전국 7개소 추가 등) 및 선박
배출량 산정·관리체계 고도화(실측 기반) 등 추진(∼’32년)

□ 공항 지역 대기오염 관리 강화

ㅇ 항공기 지상 전원공급장치(AC-GPS) 설치·운영 확대, 공항 내
운용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무공해화 등 추진(∼’32년)

ㅇ 공항 대기개선계획 수립·이행 대상을 국내 모든 공항으로 확대
하고, 지속적인 이행실적 점검·평가 실시

     ※ 대기개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DB 구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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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수요관리 강화

◈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체계 확충, 승용차 운행 관리 강화 등으로 교통 

수요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축소

□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체계 확충·운영(계속)

ㅇ 고속·광역철도(KTX, GTX 등) 확충, KTX-이음 보급 확대, 수소

열차 R&D 추진 등 철도 중심 교통체계 강화

ㅇ BRT(Bus Rapid Transit) 확충,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 도입,

광역급행버스의 지방 대도시 확대 등을 통해 버스 이용 활성화

ㅇ 철도 - 버스 간 환승센터 확대, 환승요금 제도 개선·다양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 승용차 등 운행 관리 강화(계속)

ㅇ 차량 배출가스 등급, 요일·시간, 교통혼잡 수준 등에 따른 주차

요금 차등 적용 및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확대

     * 실시간 주차 정보 수집·제공을 통해 도심지 내 배회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방지

ㅇ 교통혼잡통행료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 교통유발 차량·

시설에 대한 실질적 비용 부담을 통해 도심 교통수요 관리

ㅇ 차량 부제 운행, 카셰어링 등 공유교통 활성화, 알뜰교통카드

사업 등 지속 시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효과 제고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지자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한국환경공단) 등의 계절관리제 

기간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고농도 시기 수요관리 강화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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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생활 속 VOCs 등 관리 강화

◈ 생활 주변 VOCs 배출 사업장, 생활용품·도료 VOCs 함량 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PM-2.5, O3 생성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

□ 생활 주변 VOCs 등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ㅇ 대기관리권역 유증기(VOCs) 회수설비 의무 설치 주유소 등 보조
확대 및 현황 조사·검사 지속 등 관리‧점검 강화(계속)

ㅇ 세탁소 친환경 드라이클리닝 용제 도입 등 VOCs 저감(‘24년∼)

ㅇ 음식점 등 사업장·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방지시설 설치, 유지·
보수·관리 및 컨설팅 지원 및 전담 수행기관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관리 지원센터 신설 등 추진(‘24년∼)

□ 생활용품·도료 등 VOCs 함량 관리 확대

ㅇ VOCs 배출량, O3 생성 기여도 등을 고려한 생활소비재 제품군별
VOCs 함유기준 신설·적용 추진(’23년∼)

ㅇ VOCs 함유기준 개편(‘25년), 관리 대상 분류체계 확대·신설,
VOCs 함량분석방법 표준화, 용도별 함유량·생산량 관리방안
마련을 통한 공법변경 등 도료 관리 강화(∼’32년)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VOCs 정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VOCs 등 관리 효율화(∼’32년)

    * 인증제‧회수설비 설치 실적, 제품별 VOC 함유량 등

□ 가정용 低NOx 보일러 보급(계속)

ㅇ 低NOx 보일러 교체 차액 보조로 가정 내 배출 발생 축소
    ※ 상업용 중대형 보일러는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 적용 중(’20년∼)

□ 가스열펌프(GHP) 배출허용기준 적용(’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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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성 연소 배출 축소

◈ 목재 난방기기, 숯가마, 영농잔재물, 조리시설 등을 통한 생물성 연소 

배출을 축소하여 대기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목재 난방기기 및 숯가마 관리 강화(’23년∼)

ㅇ 목재난방기기(난로, 보일러) 사용현황 전수조사, 인증기준 및 연료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화, LPG 등 연료전환 지원 추진

ㅇ 숯가마 설치·운영 사업장(숯 제조시설, 찜질방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 숯 제조시설 등 저감설비
설치‧운영 지원 실시

□ 영농잔재물 관리방안 개선(’23년∼)

ㅇ 영농잔재물 발생부터 수거·처리 및 파쇄·퇴비화까지에 이르는
단계적 정보 관리체계* 구축

     * 마을(농민) - 기초 지자체 - 광역 지자체 – 중앙 정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

ㅇ 영농잔재물 수거보상금 제도 시행, 파쇄기 및 작업인력 지원
등 지자체 관리 효과성 제고

□ 조리시설 관리 확대(’24년∼)

ㅇ 대형음식점·급식소 등 조리시설을 미세먼지 배출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조사 실시

ㅇ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추진

□ 불법소각 및 산불 예방·대응 강화(계속)

ㅇ 공동집하장 확충(목표 1.3만개소), 재활용시설 설치 등 권역별 영농
폐비닐 공공 처리체계 구축(‘26년∼) 등으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ㅇ 산불 등 재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증가 방지 등을 위해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불법소각 방지대책 확대 및 신속
진화 등 대응** 강화

     *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22.11월)에 따라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소각 등 금지
    **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진화대 활용 소각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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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축산 NH3 관리 강화

◈ 농업·축산 운영방식 개선, 퇴비·액비 관리 강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등을 통해 NH3 저감 확대

□ 농경 및 가축사육 방식 개선(계속)

ㅇ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방법 개선*을 통한 NH3 배출량 저감 확대
     * 지자체 심층시비장치 지원, 농가 시비 기술 교육 등 실시

ㅇ 低단백사료 공급 등을 통한 가축분뇨 내 질소 저감*
     * ’30년 목표 : 사료 내 조단백질 감축(↓2%p)

ㅇ 양돈 생산성(MSY) 향상, 한우 비육기간 단축을 통한 NH3 저감

□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 강화(계속)

ㅇ 퇴비·액비 무단살포 등 불법행위 예방 및 全 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가축분뇨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강화

     * 흙토람시스템(농촌진흥청) - 전자인계시스템(환경부) - AgiX시스템(농식품부) 등

ㅇ 양분관리 근거 마련, 양분수지 산정법 표준화, 양분관리 시행
계획 수립·이행·평가 지침 마련 등 가축분뇨 양분관리 제도화

ㅇ 부숙도 준수, 불법 야적·살포 행위 등 지속 점검 및 관리 강화

□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계속)

ㅇ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한 공공 바이오가스화 시설 투자 확대로
기존 재활용 방식(퇴비·액비화 등)에서 에너지화로 점진적 전환*

     *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균형 있게 고려

ㅇ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 거래·판매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 활성화

    * 가칭 「바이오가스 촉진법」 제정 등 검토

ㅇ 가축분뇨 등 환경기초시설 내 질소·인 회수기술 개발*
    *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기술개발사업 추진(‘22∼’26)

□ 농업·축산 등 NH3 배출·감축 연구 확대(계속)

ㅇ 국내 배출량 산정 개선, 생성 원인 및 영향에 대한 분석 확대
    ※ 생성 원인·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농업·축산 외 부분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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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발생 억제

◈ 사업장 비산먼지, 도로 재비산먼지 등의 관리 강화로 발생 최소화

□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23년∼)

ㅇ 건설공사, 야적 등 사업장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정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배출량 산정의 신뢰도 제고

    * 건축 착공 시점, 착공 면적, 공사 층수, 공사 기간, 형태 등 전반적 현황 관리

ㅇ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개편 및 조치기준 강화 , 조치

유형별(밀폐, 억제제 사용 등) 저감효율 향상 추진

ㅇ 현장 맞춤형, 주민참여형 지도·점검* 실시 및 추가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민관 합동으로 배출원 특성에 따른 광학·간이측정기를 활용한 측정 등 실시

   ** 지자체 등의 자발적 협약 체결 지원 및 이행 사업장 포상, 지도·점검 면제 등

□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체계화(’23년∼)

ㅇ LEZ와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구역 내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
시스템 확충 및 모니터링 체계 지속 개편*

    * 집중관리도로 모니터링 결과 공개 주기 단축(월 1 → 주 1회) 등

- 도로 재비산먼지 산정 인자(미사부하량, Silt Loading) 지속 측정·
개선을 통해 배출량 정확도 제고

ㅇ 도로 청소차(친환경 차량 위주) 확충 및 도로·도로시설물 미세

먼지 제거 장비 개발·보급 확대

- 제거 장비 성능 인증체계 개편 및 인증기준 상향 조정 등 추진

- 지역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 도로 및 주변 시설물의

대기오염물질 제거 활동* 확대

     * 제거 장비의 자동화, 소형화·경량화 기술 개발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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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환경위성 활용성·정확성 제고

◈ 위성 운영 및 감시·분석 능력 강화, 아·태 지역 위성 기반 협력 확대, 

고성능 위성 추가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 역량 확충

□ 환경위성 운영 및 감시·분석 능력 강화(’23년∼)

ㅇ 위성 기반 국내 배출 및 국외 감시·대응 확대, 정확도 향상

ㅇ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등 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확대* 및
축적자료 기반 대기오염물질 변동 추세 분석 등 실시

     * 재난(산불·화산 등) 및 특이현상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 탐지, 영향분석 인자 도출 등

ㅇ 위성자료 본격 활용과 연계한 자료생산 결측 최소화(보완)

□ 아·태 지역 등 위성 기반 협력 확대(’23년∼)

ㅇ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본격 운영 및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 활용 플랫폼’ 기반 위성 검증 연구·협력** 추진

     * 지상 원격 측정 기반 아시아 국가별 대기현황 파악 및 위성 검증자료 확보
    ** 아시아 관측 기반 NO2·O3 등 대류권 위성자료 산출 정확도 개선, 존데 등을 

이용한 O3 연직분포 개선

ㅇ 북반구 관측을 위한 아시아(한국) - 미국 - 유럽 정지궤도 환경
위성 간 자료 공유 및 상호 기술 교류 등 협력 강화*(’26년∼)

    ※ 美(TEMPO)는 ’23년, 유럽(Sentinal-4)는 ’24년에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 예정

□ 정지궤도 환경위성 후속 고성능 위성 개발 추진

ㅇ 위성 관측의 연속성 확보, 도심지 상세지역 고해상도·고품질*
관측을 위한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24년∼, ’30년 이후 발사)

    * 공간해상도는 7㎞×8㎞ → 2㎞×2㎞ 이내로 세밀화, 신호 강도 등 품질 향상

ㅇ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시 등 위성 관측항목 확대를 위한 정지
궤도 초분광 온실가스 관측위성 사업 추진(’25년∼)

    ※ 우주 궤도 및 주파수 확보 등 제반 환경에 따라 추진 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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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정책지원 역량 확충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정책효과 분석 능력 강화 등을 

통해 대기환경 정책의 과학적 이행 지원

□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32년)

ㅇ 자동차 非배기관(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등), 선박·공항, 자연배출원 등

누락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산정체계 마련(’26년) 및 정확도 제고

ㅇ 발굴된 누락배출원 중심으로 분류체계 전면 개선 및 사업장·

수송*·생활 등 부문별 배출량 관리 고도화

     * 고도화된 배출량 산정·분석모델(EPA ‘MOVES’)을 도입, 실도로 주행 특성 반영 및 

상세 차량 단위의 배출자료 산정체계 구축으로 정확도 향상

□ 정책효과 등 분석 능력 강화(∼’32년)

ㅇ 정책 이행 등에 따른 감축효과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과학적 감축

원 단위 확충 등 감축량 산정방법 지속 개발‧보완

- 배출원 모니터링 및 인벤토리 개선 등으로 산정 정확도 제고

ㅇ 위해성 분석모델(BENMAP 등) 도입 등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

(NEAS) 고도화를 통해 위해성 분석 강화(’25년)

ㅇ 정책 시행에 따른 감축량 산정과 대기질영향예측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효과 분석 등의 신뢰도 제고

     * 차세대 대기정책지원시스템 및 ｢국가 배출 및 대기질평가 체계(NEAS)｣ 연계 운영(‘25년∼)

ㅇ 대기오염물질의 비용효과적 감축을 위한 연구 로드맵 마련(’23년)

후 비용·효과 분석 단계별 추진(’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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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 개선 R&D 추진

◈ PM-2.5 관련 중·장기 多부처 R&D 등 대기오염물질별 연구·개발, 한국형 

예보 및 환경위성 기반 R&D 추진을 통해 과학적 기반 확충

□ PM-2.5, HAPs 등 대기오염 개선 R&D 추진(’23년∼)

ㅇ PM-2.5 발생–측정·분석–영향–저감 등 다수 영역을 포괄하는

중·장기 多부처 R&D 추진을 통해 과학적 기반 강화

- PM-2.5 多배출 업종 등 사업장의 배출 저감 R&D 사업 병행을

통해 기술개발 확대

      ※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21~’25년) 등도 지속 이행

ㅇ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 및 배출량 산정 방법, 배출원별 특성 및

저감 방안 연구 등 중·장기 R&D 실시

     * 대기 중으로 기체 형태로 배출되어 즉시 응축 또는 냉각 등으로 입자로 생성

ㅇ 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극미세먼지(PM-1) 측정, 배출원 파악, 저감

방안 연구(국제연구 참여 포함) 등 관리 기반 구축

ㅇ VOCs, HAPs 관리·저감 및 대기환경 全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R&D 실시

□ 한국형 예보 기반 및 환경위성 기반 R&D 실시(’23년∼)

ㅇ 한국형 대기질 예측 단기모델 고도화 및 중기모델 개발(∼’25년),

위성·기상 자료와 연계한 모델링 시스템 구축 등 R&D 추진

ㅇ 환경위성 알고리즘(자료처리) 개선, 지상·항공 관측 연계 R&D

등을 통해 산출 자료의 정확도 향상

ㅇ 대기질 예측성 향상을 위한 SOA, SIA 모듈(실험·알고리즘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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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정보 및 관련 정책 연계 강화, 동시 저감 등 

연구·지원 확대를 통해 통합관리기반 마련

□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정보 및 관련 정책 연계 강화(∼’32년)

ㅇ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관리 정보의

연계 및 공동 활용 확대를 통해 사업장 등에 대한 효과적 관리

방안 지속 도출

ㅇ「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등 유관 행정계획 수립·이행 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간 상호 영향 분석·검토 강화

□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동시 저감 등 연구·지원 확대(∼’32년)

ㅇ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간의 공편익

(co-benefit), 상충(trade-off)* 관계 등의 분석·연구 강화를 통해

동시 저감 효과 제고

     * 폐플라스틱 열분해, CCU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한 VOCs, HAPs 배출 

영향 등 상충 효과 발생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 병행

ㅇ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물질 농도 간의 상관관계*, 건강 위해성

등에 대한 분석·연구 및 정책 연계 강화

     *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대기정체 관련 미래 전망정보(대기정체지수, 

기후영향인자/대기오염, 날씨 등) 산출 연구 및 서비스 등 추진

ㅇ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동시 저감 효과 최대화 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장 대상 컨설팅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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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 동아시아 지역 대기오염물질 공동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해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국외 유입 저감 유도

□ 한·중 양자 협력 고도화(계속)

ㅇ 한·중 환경장관회의, 청천(晴天) 계획 기반의 양자 협력 지속

- 한·중 환경협력계획 갱신(’23년) 등을 통해 대기 분야 협력 공고화

-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 제고를 통해 실질적 저감* 유도
      * 대기오염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공동연구 및 활성화 등

ㅇ 대기질 관측 등 공동연구 지속을 통해 과학적 협력 기반 확충

ㅇ 계절관리제 全과정 협력* 유지·발전으로 고농도 대응 협력 강화
     * 계절관리제 시행 前 계획 공유 – 이행·대응 공유 – 시행 後 성과 공유

□ 동아시아 지역 등 다자협력 활성화(계속)

ㅇ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기반의 대기 협력 지속 추진
      *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 Meeting among Korea, China, Japan

ㅇ 한·미·유라시아 등 공동 대기질 관측·조사·연구 실시(SIJAQ*, ∼’25년)
      * Satellite Integrated Joint monitoring of Air Quality, 23개 국내·외 연구팀 참여

ㅇ 민간·학계 중심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 추진(CRP, 계속)

□ 국제기구 기반의 대기질 공동관리 의제화(계속)

ㅇ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기반의 대기오염 공조 강화
     *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한·중·일·몽·러 5개국 중심으로 구축

ㅇ UNESCAP 아·태 대기오염 행동계획(‘22년)에 따른 저감 협력 지속

ㅇ UNDP를 통한 아시아 대기질 관리 기본모델 개발 지원(∼’25년)

ㅇ UNEP를 활용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응체계 구축(계속)

ㅇ 동아시아산성강하물네트워크(EANET)를 통한 대기오염 대응 협력
확대(’23년∼, 산성강하물 + PM-2.5, O3 등)

ㅇ WHO, OECD 등과 대기오염 정책 연구 등 협력 추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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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산림 분야 장거리 이동 대응 협력 강화

◈ 황사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감소 및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 기상·산림 분야에 특화된 국제 협력 추진

□ 기상 분야 협력 강화(계속)

ㅇ 한‧중‧일 공동연구단 개편, 한·중 공동관측소 지속 운영(한·중

기상청 협약 체결), 한‧몽 황사발원지 관측자료 지속 수집 등 실시

ㅇ 세계기상기구 모래·먼지폭풍 조기경보시스템(WMO SDS-WAS*)

참여, 아시아 지역위원회 한·중·일 황사예측모델 및 관측자료

공유 등 협력 강화(`23년∼)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Sand and Dust Storm Warning Advisory 

and Assessment System

□ 산림 분야 협력 확대(계속)

ㅇ 동북아 사막화 방지 네트워크(DLDD-NEAN*)의 중앙아시아 지역

확대 및 황사 등 공동연구** 추진(‘23∼‘27년)

     *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North East Asia Network

     * 제12차 운영위원회(‘23년, 중국 예정) 심의, 세부 추진계획 논의(‘23∼‘24년), 국가별 

연구 주제 및 대상지 선정(‘23∼‘25년), 공동연구 추진(‘26∼‘27년)

     ※ DLDD-NEAN 등 지역 활동 보고서 발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6.17)’* 행사 

개최 등 홍보 병행

ㅇ 몽골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지속*, 산불피해지 복원·예방 및

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 등 피해 대응역량 강화 지원(‘23～‘26년)

      *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지원 활동을 통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ㅇ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지 공동조사 및 사후 평가(∼‘27년)*

      * 과거 사막화 방지 조립사업을 실시한 감숙성, 내몽골, 섬서성, 베이징 등 총 

10개소에 대한 식생, 토지 이용, 사회·경제 변화 분석 및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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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이행 관리·평가 방안

1  연도별 실적 관리

□ 과제별 이행실적은 ‘24년부터 매년 3월까지 실적을 취합·관리

□ 실적 취합 결과 도출된 과제별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6월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차기 연도 실적 제출 시까지 개선 조치

2  중간평가

□ 종합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하는 ‘27년까지 도출된 국가 배출량

실적 등을 바탕으로 ‘29년말까지 중간평가* 실시

   * 중간평가 결과, 종합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변경 가능

3  최종평가

□ 계획기간 종료 시까지 추진·예상을 바탕으로 ‘32년말까지 잠정

평가 실시 및 차기 종합계획에 성과·시사점 등 반영

ㅇ 최종 평가 결과는 ‘32년까지의 국가 배출량 실적 등을 종합하여

‘34년말까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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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3차 종합계획 성과지표

성과지표 ‘21년
(현재)

‘27년
(중간연도 목표)

‘32년
(최종목표 연도)

①
대기오염물질
건강 위해성
평가 체계
마련

HAPs 측정망
구축,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평가 기법 및
위해도 산정방법

개발

통합대기환경지수
개선·적용

② 고농도
PM-2.5 예보
정확도

78% 80% 85%

③
배출허용총량
관리 개선

대기관리권역별
제도 시행

’21년 대비
배출허용총량

50% 축소

주요 공정별 먼지
총량제 확대 시행

④ 무공해차
보급 대수

누적 25.7만 대 누적 200만 대 누적 450만 대
※ ’30년 NDC 기준

⑤ 무공해
굴착기 보급
대수

41대
’22∼’27년
누적 4,000대

’22∼’32년
누적 20,000대

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정확도

43% 66%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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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분야별 투자 전망

핵심 분야 분야별 주요 과제 예산(백만원)
총계(26개 과제) 35,756,913

1.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소계 97,330
1) 건강 위해성 기반 관리 확대 12,000
2) 고농도 PM-2.5 대응 강화 48,500
3) 고농도 O3 관리 강화 14,200
4)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강화 20,130
5) 대기오염물질 관리 거버넌스 강화 2,500

2. 사업장 
배출관리 
고도화

소계 366,612
1) 사업장 배출원 관리체계 개선 16,000
2) 배출허용총량 관리 효율화 37,300
3) 배출농도 관리 체계화 137,810
4) 사업장 VOCs, HAPs 등 관리 강화 11,678
5) PM-2.5 고농도 시기 사업장 관리 강화 163,824

3.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소계 34,312,820
1) 무공해차 전환 확대 32,223,280
2) 노후 경유차 등 퇴출 가속화 1,880,000
3) 내연기관차 관리 강화 9,540
4) 이륜차 및 농업‧건설기계 저감 확대 200,000
5) 해양‧항공 배출원 관리 강화 -
6) 교통 수요관리 강화 -

4.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소계 544,261
1) 생활 속 VOCs 등 관리 강화 51,561
2) 생물성 연소 배출 축소 190,170
3) 농업‧축산 NH3 관리 강화 9,580
4) 비산먼지 발생 억제 292,950

5.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소계 435,890
1) 환경위성 활용성‧정확성 제고 103,852
2) 과학적 정책지원 역량 강화 30,000
3) 대기환경 개선 R&D 추진 246,052
4)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12,250
5)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34,000
6) 기상·산림 분야 장거리 이동 대응 협력 강화 9,736

※ 3-5) 해양‧항공 배출원 관리 강화, 3-6) 교통수요 관리 강화 과제는 「203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사항이라서 제외

※ 투자 금액은 현 시점에서 추산 가능한 과제 내용을 대상으로 ’23년 확정예산, 중기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변경 가능하며, 일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20∼’24년)」에 旣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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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7년 전국 연평균 PM-2.5 농도 13㎍/㎥ 달성 로드맵

분야 내용
적용 연도

‘22 ‘23 ‘24 ‘25 ‘26 ‘27

사업장
배출
관리

배출허용총량 축소 (’21년 대비 ’27년 50% 감축)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PM-2.5, SOx, NOx 등 대상)

석탄발전 조기 폐쇄 (제10차 전기본안 적용)

전원믹스 최적화 (’27년 화석연료 발전비중 40%대 달성)

이동
오염원
배출
저감

무공해차 보급 확대 (’27년 누적 200만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2~’26년 예상 100만대 + 잔여 가능 54만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22~’23년 3.5만대)

제작차 기준 강화 (’22~’24년 EURO6 → ‘25~’27년 EURO7)

LPG차 보급 확대 (’22~’23년 3.1만대, 旣 추진 중)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22~’27년 8.4만대)

농업기계 조기 폐차 (’23~’26년 트랙터·콤바인 2만 5천대 등)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적용 (계속)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22~’23년 예정 8,990대 + ’24∼’27 가능 13,840대)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보급 (’22~’27년 4,000대 이상)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제한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 적용 확대 등 (계속)

교통수요 관리 강화 (’27년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3% 감축 추정)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및 

저감 
지원

주유소 유증기 관리 (대기관리권역 내 대상 주유소 적용)

소규모사업장 저감 지원 (계속 + ’24~’27년 세탁소·음식점 등 1,200개소 추산)

가정용 低NOx 보일러 보급 (계속, 22~’27년 120만대)

중·대형 LNG 보일러 배출허용기준 적용 (계속)

가스열펌프 배출허용기준 적용 (’23∼’27년, NOx 배출량 75% 감축 추정)

도료 등 VOCs 함량 제한 및 공법 변경 (계속)

가축 사육 低단백 사료 공급 (’27년 NH3 발생량 6% 감축 추정)

양돈 생산성 향상 및 한우 비육기간 단축 (분뇨 등 NH3 4천톤 감축 추정)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 강화 등 (퇴비·액비 처리 비중 80%로 감축)

건설현장 비산먼지 규제 및 자발적 감축 (계속)

불법소각 관리 (계속)

도로 청소차 확대 (’22~’27년 550대 추정)

※ 위 로드맵은 현 시점에서 감축량 추산이 가능한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예산 반영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로드맵 등에 따른 국내 배출량 저감과 
더불어 국외 유입, 기상 상황 등의 최적 여건 마련 시 농도 목표 달성 가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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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대기오염물질의 국민건강 위해성 분석 내용

(※「제1차 기후변화 영향평가 보고서」, ’22.3월, 질병관리청)

□ 분석 개요

ㅇ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PM-2.5(장기·단기),

O3(단기) 노출에 따른 전국 초과사망자수 분석

- PM-2.5는 건강영향 증거가 명확한 단기 노출에 따른 심혈관질환

원인의 초과입원자수 및 초과사망자수 추가 분석

【 대기질 분야 건강영향 분석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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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

ㅇ PM-2.5 단기 노출(2일 평균 농도 증가)에 따른 초과사망자수*

     * 건강 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농도를 2㎍/㎥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농도 

노출에 기인하는 각 원인별 사망자의 분율을 계산한 후, 통계청 사망 통계의 

일별 사망자 수를 바탕으로 초과사망자수 추산

ㅇ PM-2.5 단기 노출에 따른 심혈관질환 원인 초과사망자수

ㅇ PM-2.5 단기 노출에 따른 심혈관질환 원인 초과입원자수*

     * 건강영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농도를 2㎍/㎥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농도 

노출에 기인하는 각 원인별 입원자수의 분율을 계산한 후,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일별 입원자 수를 바탕으로 초과입원자수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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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M-2.5 장기 노출에 따른 초과사망자수 (95% 신뢰구간)

ㅇ O3 단기 노출에 따른 초과사망자수* (30ppb 초과 노출 기준)

     * 8시간 평균 오존의 6일 평균 농도의 증가에 따른 사망의 상대위험도를 바탕으로 

전체 비사고 사망자 중 O3 노출에 의한 사망자 수를 통계적 모형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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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 요약

구분 위해성 주요 질환

입자상 
물질

PM-10 발암 1급 안구 및 피부 자극,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암

PM-2.5 발암 1급 안구 및 피부 자극,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암

금속성 
물질

납 및 그 화합물 HAPs, 발암2B 위장질환, 심혈관질환, 뇌와 신장 
손상, 조산 위험, 저체중 출산, 암

칼슘 및 그 화합물 - 피부 자극, 호흡기질환, 위염, 비염, 
기관지염, 현기증, 피로, 저혈압

수은 및 그 화합물 HAPs 시력 저하, 청각장애, 위장질환, 
중추신경계 영향, 암, 신장 손상

비소 및 그 화합물 HAPs, 발암1급 위장질환, 피부 자극, 말초 신경계 
영향, 간과 신장 손상, 폐암

망간 화합물 - 중추신경계 영향, 심리적 장애, 
호흡기질환, 생식기 영향, 

니켈 및 그 화합물 HAPs, 발암2B 피부 자극, 호흡기질환, 폐암, 비강암

가스상 
물질

벤젠 HAPs, 발암1급 졸음, 현기증, 두통, 피부 자극, 
호흡기질환, 혈관 질환, 백혈병

포름알데히드 HAPs, 발암1급 피부 자극, 호흡기질환, 폐암, 인두암

염화수소 HAPs 호흡기 자극 및 염증, 폐부종, 화상, 
점막 부식, 만성 기관지염 등

불소화물 HAPs 안구 및 피부 자극, 피부 화상, 
호흡기질환, 치아 불소화 

시안화물 HAPs, 호흡기질환, 갑상선 질환, 안구 및 
피부 자극, 중추신경계 영향

사염화탄소 HAPs, 발암2B 두통, 구토, 간과 신장 손상, 
중추신경계 영향, 암 발생 가능성

클로로포름 HAPs, 발암2B 간염, 황달, 중추신경계 영향, 
암 발생 가능성

1,3-부타디엔 HAPs, 발암1급 급성 호흡기질환, 두통, 현기증, 
심혈관질환, 백혈병

디클로로메탄 HAPs, 발암2B 점막 자극, 중추신경계 영향, 암

스틸렌 HAPs, 발암2B 안구자극, 위장질환, 중추신경계 
영향, 생식기 영향, 백혈병 가능성

테트라클로로에틸렌 HAPs, 발암2A 피부 자극, 호흡기질환, 두통, 
간과 신장 손상

1,2-디클로로에탄 HAPs, 발암2B 호흡기․위장질환, 신경계 영향, 
심장 부정맥, 암 발생 가능성

에틸벤젠 HAPs, 발암2B 안구자극, 호흡기질환, 현기증, 
심혈관질환, 간 손상, 신장 손상

트리클로로
에틸렌 HAPs, 발암2A 두통, 중추신경계 영향, 간, 폐, 

신장 등 내분비계 영향, 암 가능성

염화비닐 HAPs, 발암1급 안구자극, 호흡기질환, 중추신경계 
영향, 신장 자극, 생식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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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제2차 종합계획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구분 ‘20년
(중간목표 연도)

‘21년
(현재)

‘25년
(최종목표 연도)

① 환경기준
초과지역 관리 혁신

계획 인프라 구축 - 제도 정착

실적
대기관리권역법

시행
4대 대기관리권역
설정·관리 중

-

② 고농도 예보
정확도

(미세먼지)

계획 70% - 80%

실적 81% 78% -

③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지정

계획 60종 - 100종

실적
’16년 43종 지정
※ 대기오염후보물질

12종 심사·평가

43종
※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체계
개선 및 재평가

-

④ HAPs 측정 지점

계획 60개소 - 100개소

실적 43개소 53개소 -

⑤ 친환경차 판매
비율

계획 20% - 30%

실적 11.8% 20.1% -

⑥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정확도

계획 70% - 80%

실적 43%
※ ’17년 배출량 기준

평가 未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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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제1차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

1  개 요

□ 종래「황사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범위를 확대(황사 → 23종)*

하여「제1차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 방지 종합대책(‘18

∼‘22년)」수립(‘17.12월)

    * ‘16.6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 동 대책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대기환경보전법」개정(‘22.12월)

구분 주요 과제

관측‧예보 능력 

관측장비 • 도시 대기, 유해대기, 집중측정소 확충

원격탐지
• 위성 및 항공 측정
• 국가환경위성센터 건립

공동연구

• 한-미 대기질 공동 조사
• 서해상 대기질 입체관측 실시
• 인공지능 기반 예보시스템 개발
• 한국형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
• 황사·연무 통합 예측모델 개선

위해성 경보체계

• 건강영향 조사
• 건강보호 권고기준 마련
• 대기환경기준 강화
• 국가 대기오염 위해도 종합평가

분야별 피해 저감 
• 고농도 대응체계 마련

•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기반 마련

국제 협력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응 협의체 구성
• 한·중 환경협력센터 신설 및 상시 협력

정책추진 기반 •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 설치

[ 「제1차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 방지 종합대책」 주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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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실적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실적 포함사항은 제외)

 관측 및 예보 능력 향상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관측 강화

ㅇ 국가 배경농도 측정망(11개소), 선박·항만 측정망(해경 순찰선 35척),
항공 관측 등으로 국외 유입 대기오염물질 지속 분석

- 지상·항공·선박* 연계 서해상 대기질 입체 관측 실시

       * 지상(PM-2.5 성분 측정망), 항공(중형급, Beechcraft 1900D), 선박(기상 1호)

- 겨울철·봄철 항공 관측(`18년∼)을 통해 유·출입 모델 등 개발

ㅇ 배출량, 지역 특성(도시· 산단 등)을 고려한 중금속 측정망 확충*

     * 6개 중금속 대상, ‘16년 55개소 → ‘22년 75개소

□ PM-2.5, 황사 등 대기질 예·경보 모델 개발

ㅇ 한국형 대기질 예보 모델링 시스템 개발(‘20년∼), 인공지능 기반
수도권 미세먼지 중기 예측시스템 구축(`21년)

ㅇ 지상 PM-10 관측자료 및 위성 관측자료 동화체계 구축(‘18년),
차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천리안-2A) 산출물 활용 기법 개발
(∼‘22년) 등을 통해 황사 예측 수치모델 성능 개선

      ※ 자료동화주기 단축(6 → 1 시간), 황사 발원 알고리즘 개선, 예측성 평가시스템 
구축, 역학 기반 황사 계절 예측체계 구축 등

 위해성 경보체계 구축

□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ㅇ 생체 내 유해물질 및 환경성질환 정밀 조사(`17∼`18년)

ㅇ 日 미나마타연구소 연수(`18∼`19년), 보건 분야 전문가 협력포럼
운영(∼20년)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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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 건강영향조사

ㅇ 생체 내 유해물질* 농도 조사, 설문조사, 임상검사 등을 통해 국민

환경보건 실태 파악 및 국가승인통계로 공표(‘21년)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중 납, 수은, 망간, 니켈 등 4종

ㅇ 환경오염 노출*과 생애주기별 건강 영향** 규명을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조사(’15∼’36년, 총 22년)를 위해 임신부

Pool(‘15~’21, 7만 명) 및 임신·출산 DB 구축(‘21∼’22년)

     * 주거지역 대기오염물질, 실내공기(PM-2.5, VOCs, 집먼지진드기 등), 생체시료 내 유해

물질(중금속, 비스페놀, 프탈레이트류) 농도 등

    ** 태아∼청소년기 성장발달, 신경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알레르기질환 등 추적 조사

ㅇ 국제 인체 바이오 모니터링 권고기준 실무그룹 참여(’20년∼)*

등 환경보건 관련 국가 간 전문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1차(`20.11월, 美·日 등 42명), 2차(`22.9월, 獨 등 102명)

 분야별 피해 저감 정책

□ 긴급 시 재난방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ㅇ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19.3월)*하고,「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표준매뉴얼」제정(`19.11월) 및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운영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ㅇ 고농도 PM-2.5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제도 마련 및 시행(’17년∼)

- 기관별 대응역량 및 협조체계 점검을 위해 매년 전국 모의훈련

실시(`19년∼, 4회)*

      * 17개 시·도,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이 위기경보 발령을 가정하여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축소 등 합동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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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분야별 피해방지 대책 마련

ㅇ (항공)「항공 안전 매뉴얼」개정(`18.7월),「항공 분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개정(`20.1월) 등으로 공항 내 여객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주요 공항 여객터미널 청소 확대(2회/일), 공조시설 필터 세척,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및 측정 강화(연 1회 → 분기별 1회)

ㅇ (철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응 및 점검(총 4회), 습식청소, 지하

역사 공기청청기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 확대 등 실시*

     * (청소) 494개 역사 대상 일 2회 → 일 2~3회, (공기청정기) 670대, 16시간/일 → 

20시간/일, (공조) 16시간/일 → 19시간/일

ㅇ (교통)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공항특수차량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민간검사소 합동특별단속 실시(계속)

ㅇ (산업·노동) 영세·옥외 근로자 마스크 보급* 및 미세먼지 예방

가이드 제작·홍보 등 실시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퀵서비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등 작업장 대상으로 `19년 454만개, `20년 422

만개, `21년 464만개 보급

ㅇ (농업) 고농도 발생 시 영농종합상황실 운영,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및 농업인 행동요령 교육·홍보 등 실시*

     * 현장기술지원 156회 1,846명, 농민교육 257,223명(`21년 기준)

ㅇ (산림) 산불예방 교육*·홍보,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단속 강화

     * 산림사업장, 산림복지시설, 산림사업종사자 대상 산불안전관리 교육

ㅇ (학교)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배포, 각급 전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20.3월)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21.3월) 완료

- 학교 대상 전수점검(`20.12월, `21.3월, `22.2월) 및 학교 미세먼지

대응 실태 국조실·교육부 합동점검(`21.10월 당진, `22.2월 서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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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강화

□ 한·중 양자협력 활성화

ㅇ 한·중 공동 대기오염 실증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 대기오염 저감
실증협력사업 확대(`21년~)

□ 다자협력 강화

ㅇ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기반으로 대기질 개선 등 3국 간

우선 협력 분야에 대한 공동행동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이행(계속)*

     * 대기질 개선 등 8대 우선 협력 분야 합의(’19.11월) 후 협력 이행을 위한 정책대화, 

세미나, 포럼 등 정책·기술교류 등 정례화

ㅇ 미세먼지 정보 공유 및 과학기술 정책 공조 협의체로 동북아청정

대기파트너십(NEACAP) 출범(`18.10월), `21∼`25년 작업계획 수립

(`20.10월) 및 과학정책위원회 개최(`19.7월, `20.6월) 개최 등 실시

ㅇ 한반도 PM-2.5, O3 등 발생 기제 조사를 위한 한·미·유라시아

제2차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SIJAQ) 1단계 조사 실시(`22년)

      ※ 제1차 대기질 국제 공동조사는 한·미가 한반도 대상으로 ‘16년에 旣 수행

ㅇ LTP 후속으로 기후변화 모델링 평가 연구, 작업반 구성을 통해

한·중·일 민간과학자 중심 공동연구 추진(CRP, `21년~)

□ 기상 분야 협력

ㅇ 중국·몽골 등 황사발원지 PM-10 관측자료 수집*, 세계 먼지·모래

폭풍 공동 대응(WMO SDS-WAS) 등 강화

     * (中) 한·중 황사 공동 관측망 10개소, (몽골) 황사 감시 기상탑 등 6개소

□ 산림·생태 분야 협력

ㅇ 한·중·일「제3차 황사 중기실행계획(`20∼`24년)」수립,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지 공동조사·평가(`17∼`20년, 7개소)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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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추진 기반 강화

□ 제도 개선

ㅇ 미세먼지법 제정·시행(’19.2월)을 통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및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

저감조치 시행 근거 마련

     * 정보센터-지자체 공동 대응 협의체(`22.4월∼) 및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

위원회」구성·운영(`20.5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21년∼, 총 6개소 예정) 병행

ㅇ ’24년까지 전국 연평균 PM-2.5 농도 16㎍/㎥ 달성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수립

□ 교육·홍보 강화

ㅇ 미세먼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세먼지특성화대학원 선정

(’20년 3개소 + ’21년 3개소) 및 지원

ㅇ 민감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세먼지 국민 행동요령 교육·홍보

(`18년∼), 맞춤형 건강수칙 홍보 콘텐츠(책자·영상 등) 제작·배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 홍보 등 실시(계속)

    * 환경부(에어코리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질병관리청 등

-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알림 대국민 재난문자·방송

송출(`22년~)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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